
ো생క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축사의 건

축을 불ೲ한 사실이 있다.

그러나 ‘중대한 공익상의 필요’란 법령상의 

근거가 있는 구체적 사유여야 하는 것이지, 

단지 자ো생క보전이라는 막ো한 사정만으

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

이다. 이는 법치೯정(᎚Ჯḝᨾ)의 원리상 당

ো한 것이다.

즉, 자ো생క우수마을 등으로 지정되어 운

영되고 있고 추후 재지정이 문제되더라도, 이

러한 운영이익은 마을 주޹들의 사적인 이익

과 관련되고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

기는 어려운 것이다.

나아가 ֣࢝농ୣ체೷ 마을 등은 농ୣ경제

를 활성화하고 획일적 개발에서 ߩ어나 농ୣ

다움을 발Ѽ하고 ହ조할 수 있는 자ো적 자원

을 수݀하기 위한 ݾ적이다. 

따라서 오리농가가 농장을 운영하며 ജ경

஘화축산농장, 유기축산 및 ޖ항생제축산, 

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

오히려 주변 마을의 ֣ ࢝농ୣ체೷ 마을 등에 

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

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법ӏ에서 정하는 

어떠한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ೲ가를 하

여야 하고, 불ೲ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޹

들의 ޹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ೲ가신

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다. 이ۧ

게 해ࢳ하는 것이 ‘법ܫ우위의 원칙’에도 합

당하다. 

오리농가의 이전 과정은 오리농가에게는 

매우 중대한 과정이다. 부지매입비용, 축사 

설계 비용, 관련 금ਲ਼ 비용 등 막대한 자금과 

노력이 소요된다. 

೯정법 법리에 입각한 축산 ೯정이 필요한 

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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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축사의 수용, 축사의 하천공

사에 의한 ಞ입 등 다ন한 이유로 기ઓ의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

가 발생한다. 

오리농가는 축사의 이전을 위해 ೯정청으로부터 축사의 건축ೲ가

를 받아야 한다. 그런  ؘ오리농가가 ‘건축법’, ‘축산법’, ‘가축분ַ법’ 

등 관련 ӏ정을 모ف 충족೮음에도 불구하고, ೯정청은 축사 건축을 

불ೲ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.

೯정청의 이러한 불ೲ가 처분은 보통 축사 예정지 주변 주޹들의 

원처޹‘ 이하)ܫ처리에 관한 법ޖ원사޹‘ .원 제기에서 기인한다޹

리법’)상 반복적이거나, 다수인이 관련된 ޹원은 보통 ‘޹원조정위

원회’의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. 축사 건축에 대한 ޹원조정위원회의 

심의 결과가 ‘불ೲ가’로 의결되는 경우, ೯정청은 그에 따라 축사 건

축에 대해 불ೲ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.

하지만 ޹원처리법에 의한 ޹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의ޖ적이라 

하더라도 ೯정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. 위원회

의 심의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. 

오히려 ೯정청이 심의결과에 따라 불ೲ가 처분을 하였다고 오리

농가에 처분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오리농가의 건축ೲ가 신청이 건

축법 등 관련 법ӏ에 아ޖ런 제한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ૐ일 ࡺ

이다.

또한, ೯정청은 축사 신축ೲ가를 거부할 ‘중대한 공익상 필요’가 

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. 

실제로 ೯정청은 축사 신축 예정지의 주변 마을이 ֣࢝농ୣ체೷ 

마을, ౻스ప이 마을, 자ো생క우수 마을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자

೯정୒의 축사न축  
ࠛೲ가୊࠙에 대한 
대୊방উ

이ഋଲ ߸호ࢎ·수의ࢎ 

↟ Ѥ국대೟Ү 수의җ대೟ 수의೟җ
 수의사


᦬	җ೟대೟ 농경제사ഥ೟부ݺࢤ਎대೟Ү 농সࢲ ↟ 


ܐ의	인 수호 ߸호사ߨ무ߨ ↟ 보೷
 धಿh농림h축산
 ਬ공


↟ धಿ의ডಿউ੹처 축산물위ࢤब의위원ഥ 위원

↟ 농림축࢏धಿ부 ੗문߸호사

↟ 국ഥੑߨઑ사처 ઑ사࠙ࢳ૑원위원

↟ 의ܐ문제 ߸호사ݽ੐ ੤무이사

↟ Ѥ국대೟Ү 농धಿউ੹인ૐ센터 ਍৔위원


਎시수의사ഥ ੗문߸호사ࢲ ↟ 대한수의사ഥ 청֙소통위원

↟ 농림축산धಿ부 ز물용의ডಿ 발੹대଼마۲ 

    5'ഥ의 위원	᧸


‘중대한 공익상의 필요’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

사유여야 하는 것이지,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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